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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부당 표시․광고 규제강화
공정위, 어려운 용어 사용 제재 … 소비자 안전사항 구별 어려워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눈에 띄지 않

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9월27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

정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빌표했다.

종전까지는 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서 간략하게 규정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의 내부지침을 만들어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건강기능식

품․의약품, 자동차․전기전자제품, 미용․레저 등 용역, 어린이 상품 등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공통지침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관련상품을 구매․사용하는 평균적인 소비

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 또는 표시란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

는 색의 글씨로 기재하거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된다.

또 상품의 안전장치나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때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하

는 행위, 상품 사용과정에 필요한 연령․성별․효능 등의 안전정보를 은폐․축소하는 것도 부당 표시․광고가 

된다.

특히, 어린이용 폭죽은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영문이나 한자로 기재해 어린이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표

시하면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병 등에 정상시력으로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표시하거나 자

동차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정면충돌 등 실험조건을 은폐․축소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도 제재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 및 레저시설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은폐․축소, 객관적 근

거가 없는 상품효과 광고 등 부당 표시․광고 심사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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